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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계획과 실행 간 괴리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정책 수준, 실행 역량, 거버넌스 구조를 핵심 축으로 하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경기도 사례를 통해 국가–광역–기초 간 감축체계의 불일치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의 실행 여건과 거버넌스 구조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재정과 지자체의 감축 책임 간 비대칭성이 정책 수준의 신뢰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실행격차로 전이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수의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감축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 목표를 준용하고 있었으며, 재정･조직･제도적 제약이 이행 격차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수단–책임의 괴리는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신뢰격차–실행격차 개념을 한국의 지역 탄소중립 정책에 적용하여, 다층적 거버넌스 하에서 이러한 격차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locally driven carbon neutrality policies in South Korea from a multi-level climate governance perspective and identifies structural factors that generate misalignments betwee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structured around three core dimensions—policy level, implementation capacity, and governance structure—the study assesses the consistency between the carbon neutrality basic plans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NDC). In additio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is analyzed to examine mismatches in mitigation systems across national,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 levels. Focus group interviews further provide an in-depth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s’ implementation conditions and governance arrangements. The analysis reveals that asymmetries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authority and financial resourc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mitigation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local governments intensify credibility gaps at the policy level, which subsequently translate into implementation gaps. Many local governments largely replicate national targets without adequately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or mitigation potential, while fisc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further widen implementation gaps. These misalignments among policy targets, instruments, and responsibilities constitute structural barriers that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locally driven carbon neutrality efforts. By applying the concepts of credibility gaps and implementation gaps to South Korea’s local carbon neutrality policie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se gaps are formed within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s, thereby offering academic insights into the structural conditions that constra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local clim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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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배출 곡선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UNEP, 2023).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인 10년 중 절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제사회는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화석연료 퇴출과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가 법적 구속력이나 구체적인 정책 경로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격차(credibility gap)’(Climate Action Tracker, 2021; Rogelj et al., 2023)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립된 목표와 계획이 재정･기술･행정 역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이행이 지체되는 ‘실행격차(implementation gap)’(Fransen et al., 2023; Roelfsema et al., 2020)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국제･국가 수준뿐 아니라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로, 국제사회는 NDC 이행 강화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한국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 NDC를 상향 조정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5년은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된 행정 단위로서 국가 NDC 달성의 핵심 주체이자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수단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Climate Change Committee, 2020).

      하지만 정책적으로 강조되는 ‘지역주도 탄소중립’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다수의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 목표를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적 계획수립에 그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권한･재정･인력 등 실질적 실행역량 부족으로 계획이 선언에 머물거나 실행이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Karlsson and Gilek, 2020). 특히 중앙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책 후퇴가 지역주도 탄소중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지자체의 역량 문제를 넘어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현황을 진단하고, 계획과 실행 사이의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 수준은 국가 목표와 정합성을 갖는가, 아니면 ‘신뢰격차’가 존재하는가? 둘째, 지자체의 재정･인력･제도적 권한 등 실행역량은 선언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가? 셋째, 중앙-지방 간 및 지역 내 거버넌스 구조는 실행격차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정책 지연을 심화시키는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신뢰격차･실행격차의 개념과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정책수준-실행역량-거버넌스 구조를 축으로 한 분석틀과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실행격차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국내외 동향과 이론적 배경
      
        1. 국제 기후거버넌스의 실패 메커니즘 
        IPCC 제1차 평가보고서(1990)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체제 출범, 교토의정서 채택, 파리협정 채택 등 국제 기후거버넌스가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파리협정 이후 각국은 NDC와 중장기 순배출 제로 목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목표와 실제 이행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학계와 국제기구는 이러한 ‘기후정책의 실패’를 신뢰격차, 실행격차, 정책지연 메커니즘이라는 개념틀로 설명하고 있다.

        ‘신뢰격차(credibility gap)’는 국가가 선언한 탄소중립 목표가 법적 구속력, 구체적 이행계획, 단기 정책경로 등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목표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Rogelj et al., 2023). Rogelj et al.(2023)은 전 세계 넷제로 목표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나 법제화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신뢰격차를 고려할 경우,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여전히 2℃를 상당 폭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는 목표의 수립 여부보다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존재와 신뢰성이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행격차(implementation gap)’는 계획된 정책이 존재함에도 재정･기술･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IPCC, 2022)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2023)은 현재의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더라도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배출격차(emission gap)’와 더불어,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행격차를 핵심 장애물로 지목한다. Baker, Kammerer, Castro and Ingold(2025)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79개국이 NDC를 구속력 있는 정책과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실행격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NDC 수준, 정책조합의 비일관성, 제도적 역량 부족 등이 지적되며, 특히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서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실패와 실행역량의 비대칭이 이를 심화시킨다(Dubash, 2021; Peterson and van Asselt, 2025).

        이러한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과 ‘정책 지연(policy delay)’이 지목된다. Spash(2016)와 Tørstad and Wiborg(2025)는 각국 정부가 국제협상에서는 높은 목표를 표명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 이행 시점, 부문별 책임 배분,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단기적으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목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실행 책임성을 약화시킨다.

        정책 지연 메커니즘도 중요한 요인이다. Karlsson and Gilek(2020)에 따르면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과도한 과학적 입증 책임, 높은 의사결정 문턱, 부처 간 칸막이, 정책 설계･집행상의 제약 등이 상호 강화하면서 정책 과정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킨다. 이러한 지연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문제의 특성상 제도 내에 내재된 메커니즘으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신뢰격차와 실행격차는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체계 자체에 내재된 만성적 문제가 되며, 국가에서 지방정부 수준으로 계층적으로 전이되는 특징을 보인다.

      

      
        2. 국가 NDC와 지방정부 실행격차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30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과 연도별 목표가 구체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국가보다 앞서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1)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교통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에서 선도적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방안｣('21) 등을 통해 지역주도 탄소중립이 국가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관계부처 합동, 2020; 환경부, 2021),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2024년 17개 시도, 2025년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국가-광역-기초를 아우르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가 형식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행연구들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기후정책 실행격차 문제들을 제기한다. 많은 국가의 NDC가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권한･재정 배분,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N-Habitat, GIZ and ICLEI, 2017). 근본적으로는 도시 수준의 구조적 실행격차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많은 도시가 야심 찬 기후･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했음에도, 재정･조직 역량 부족, 부문 간 칸막이 정책, 프로젝트 중심의 단편적 집행, 미흡한 모니터링･평가 등의 이유로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Bai et al., 2018; Diaz et al., 2025; Hsu et al., 2018). 국제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절차적 요건 충족에만 집중하면서 실질적 감축 효과는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Iseki, 2024), 멕시코 연구는 ‘정책채택 격차’와 ‘정책결과 격차’를 구분하면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제도적 지원과 지속적 재정 지원 없이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실질적 이행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Goedeking, 2025). 결국, 국가 기후전략과 지방계획･예산 사이의 불일치, 수직･수평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는 국가 NDC-도시･지방정부 계획-실제 정책･투자 사이의 괴리를 발생시키며, 이는 지방정부 수준의 신뢰격차와 실행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Nagorny-Koring, 2019; Patterson, 2020). 이와 같은 목표 선언과 실행 간의 괴리는 정치적 상징성을 우선시하는 ‘정책 제스처(policy gesture)’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Howarth et al., 2021).

        국내 선행연구들 역시 한국의 상황이 이러한 이슈에서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AI 기술 패권 경쟁, 주요국의 탄소중립･산업정책 변화 등이,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체계, 산업구조, 전력시장 제도 등 구조적 제약이 탄소중립 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었음에도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과 부문별 정책･사업･예산과의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높은 목표를 제시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파트너십 약화, 부문별 집행 편차, 재정･행정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재경, 2017, 2018; 이태동 등, 2020; 임채홍, 2024). 특히 국가-광역-기초 간의 법･제도･재정 구조, 권한 배분, 지자체의 자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분절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이는 행･재정적 역량 미흡, 시민참여 부족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약화시킨다.

      

    

    

  
    
      Ⅲ. 분석틀 및 연구 방법
      
        1. 지역주도 탄소중립과 실행격차 분석틀 
        
          1) 지역주도 탄소중립과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지역주도 탄소중립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실행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축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을 의미한다(Corfee-Morlot et al., 2009; Jordan et al., 2018).2)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접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인프라, 자원,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한 장소 기반(place-based) 정책 설계를 강조하며(British Academy, 2023; Bulkeley, 2010; OECD, 2023), 단순히 국가 목표를 지역 단위로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전환과 사회시스템의 실질적 변화를 지향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정책 분권화를 전제로 한다.

          국제적으로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체제, 국가 정책, 기업, 도시, 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국가 중심 접근을 넘어 도시･지방정부 등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확대와 상향식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Betsill and Bulkeley, 2006; Fuhr, Hickmann, and Kern, 2018; van der Heijden, 2018). 실제로 사례 연구와 도시 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도시와 지방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건물･교통 부문 감축, 지역 적응･복원력 강화 등에서 혁신과 실험의 장으로 기능하며, 국가 정책을 선도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Morchain and Terton, 2022; van der Heijden, 2018).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관점에서 지역주도 탄소중립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기능과 권한의 재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간 상호조정 메커니즘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Bulkeley, 2010; Bulkeley and Betsill, 2013; Lemos and Agrawal, 2006). 특히 지역의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기반의 정책 집행 모델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방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중개자’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Gustafsson and Muihnon, 2019). 이러한 다층적･수평적 협력 구조는 에너지, 교통, 건물 등 부문별로 분절화된 정책을 넘어 통합적 시스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중요하다(Seto et al., 2021).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리협정 이후 국가 차원의 NDC 및 넷제로(Net-Zero)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법제･이행계획 사이에는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위 수준의 격차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중앙–지방 간 권한･재정･거버넌스 설계 실패로 전이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도시 기후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를 ‘실행격차’로 개념화하면서 도시가 야심 찬 목표를 채택하더라도 재정･제도･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이행이 지체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다층적 거버넌스 하에서 국가–지방 간 역할･권한 조정의 실패가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 정책 이행 및 구조적 제약 요인이 어떻게 결합하여 실행격차와 정책 지연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정책 목표, 실행역량, 거버넌스 구조 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현황을 진단하고, 실행격차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틀
          2장에서 논의한 신뢰격차-정책지연-실행격차 메커니즘을 지역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정책 수준(policy ambition), 실행역량(implementation capacity),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arrangements)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통합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들 세 축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다층적 기후정책 실패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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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책 수준에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이행수단 사이의 불일치는 상위 수준의 신뢰격차를 초래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불확실하고 일관되지 않은 정책 신호가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자체의 목표 설정과 계획수립 과정으로 전이되면서 지역 차원의 2차 신뢰격차를 발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조정기능의 부재와 지자체의 제한된 자율성은 정책지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지자체가 상위 목표에 대한 실질적 이행 전략보다는 형식적 동조에 머무르게 만든다.

          이러한 조정 실패와 정책지연은 지자체의 실행역량 부족과 결합하면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선언적 목표와 실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조직･인력･정책수단 간 괴리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는 요구되는 감축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목표와 실행의 간극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며, 그 결과 실행격차가 상시화되어 탄소중립 정책이 상징적 선언이나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위험이 커진다.

          첫째, 정책수준(Policy Ambition)은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의 적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목표연도,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부문별 감축목표의 범위와 구체성, 감축경로, 그리고 목표를 뒷받침하는 이행계획과 수단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가 목표와 지자체 목표 간 정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목표 설정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Rogelj et al., 2023; Tørstad and Wiborg, 2025), 목표의 구체성과 이행수단 간 연계 수준이 어떠한지를 검토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서 신뢰격차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진단한다. 4장에서는 국가 2030 NDC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비교하여 국가 목표와 지자체 목표의 정합성,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감축량의 차이, 목표와 재정지원 등 이행수단 간극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준의 신뢰격차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실행역량은 지방정부가 설정한 감축목표를 실제 감축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조직･인력･정책수단의 수준을 의미하며, 목표와 성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행격차와 직결된다(Karlsson and Gilek, 2020; Rogelj et al., 2023). 지방정부는 기후행동의 주요 주체로 부상했지만,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제도적 권한의 불균형, 재정적 제약, 행정･기술 역량 부족, 데이터 접근성 부족, 법･제도 간 충돌, 사회적 수용성 부족, 정책 목표와 실행 간 괴리 등 복합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Di Gregorio et al., 2019; Nolden, Barnes, McMillan and McDermont, 2024; OECD, 2023).

          본 연구는 실행역량을 (i) 예산 규모, 재원 구성, 공모･보조금 의존도, 중장기 재정 안정성과 같은 재정구조, (ii) 정책 우선순위, 단체장 리더십, 상위 정부 정책신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등 정치･행정 환경, (iii)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과 자율성, 가이드라인･규제 체계, 인센티브･패널티 설계 등 제도･권한 구조, (iv)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부서 간 협업 체계,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능력으로 세분화해 분석한다(김동주, 2022; 박진경, 2022; British Academy, 2023;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24; Rosenzweig, Solecki, Romero-Lankao, Mehrotra, Dhakal and Ali Ibrahim, 2018; Seto, Davis, Mitchell, Stokes, Unruh and Ürge-Vorsatz , 2016; Wolfram, 2016). 이는 지방정부의 전환 역량을 규정하며, 이 중 하나라도 구조적으로 취약할 경우 상위 수준의 신뢰격차와 결합하여 정책지연을 심화시키고, 계획된 목표를 구체적 사업과 투자로 전환하는 데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Castán, Trencher, Iwaszuk and Westman, 2019; Gudde, Oakes, Cochrane, Caldwell and Bury, 2021). 4장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단년도 중심 국비 지원과 재정 부족, 정치적 환경과 리더십의 편차, 권한･제도 설계의 한계, 순환보직과 전문인력 부족 등 실행역량 부족이 실행격차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셋째, 거버넌스 구조는 중앙–광역–기초 간 수직적 관계와 지역 내 정부–시장–시민사회–전문가 등 행위자 간 수평적 관계를 포괄하는 제도와 조직 구조를 의미하며, (i) 권한･책임･재원 배분의 명확성, 국가–광역–기초 간 목표･계획의 수직적 정합성, 조정･협의 메커니즘의 존재와 실효성 등 수직적 정합성, (ii) 부서 간 협업과 조정 구조, 민관 파트너십, 도시･지역 네트워크 참여 등 수평적 협력으로 구분된다(Rogelj et al., 2023; Stoddard et al., 2021; Strauch, du Pont and Balanowski, 2018) .이러한 요소들은 정책수준에서 발생한 신뢰격차가 실행역량 제약과 결합하여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증폭되거나 완화되는지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로 기능하며,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실패가 실행격차를 심화시키는 경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4장에서는 국가–광역–기초 감축목표의 간극, 국가･광역 재정계획의 정합성 부족,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과 소통 구조의 한계 등 수직적 거버넌스와 부서 간 협력 부족, 민관 파트너십 취약성 등 수평적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이들의 결합이 신뢰격차를 실행격차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및 설계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정량 분석에서는 2030년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량 등을 중심으로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국가 NDC와의 정합성을 비교･검토하여 정책수준의 신뢰격차를 진단하였다. 아울러 경기도를 사례로 광역–기초 간 감축목표 및 배출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광역–기초 감축체계 전반의 불일치 양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의 탄소중립 실행역량과 거버넌스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경험･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 구조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제도 설계, 행정 집행, 주민 인식이 교차하는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효한 접근이라고 판단하였다. 인터뷰에는 기후･환경･에너지 등 탄소중립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연구원,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실무자, 시민사회 활동가, 지방공무원 등 총 34명이 참여하였으며, 광역･기초 지역 및 직능 구성을 고려하여 4개 유형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동일 유형 내 참여자를 그룹으로 구성하여 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202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실행역량의 제약 요인, 중앙–지방 및 지역 내 거버넌스 체계,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등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전사 과정을 거쳐 텍스트 자료로 정리한 후, Braun and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코딩하여 주제와 하위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각 주제별 핵심 내용과 인과 관계를 정리하고, 정량 분석 결과와의 연계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수준–실행역량–거버넌스 구조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분석 과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연구자 간 교차 검토와 자료 간 삼각측량을 통해 해석의 일관성과 누락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Ⅴ.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 결과
        
          1) 국가–광역–기초 감축목표와 정책 수준의 신뢰격차
          (1) 국가 감축목표와 정책수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으며, 2023~2024년 잠정 배출량도 연도별 목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이나 저탄소 기술혁신의 결과라기보다 경기둔화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와 탄소집약적 산업활동 위축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로 보기 어렵다 <그림 2>.3)

          
            
            

            <그림 2> 
				
            

            
              2030 NDC 연도별 목표 대비 배출량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25. 8. 20)와 관계부처합동(2023)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보다 근본적 문제는 2030년까지의 감축경로 설계이다. 2023~2027년에는 연평균 약 2% 감축에 그치고, 2028~2030년에는 연평균 약 9.3% 감축을 가정해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 2030년까지 NDC를 달성하려면 2025년부터 매년 3.6% 이상을 줄여 총 2억 200만 톤을 감축하고, 약 7,500만 톤 규모의 흡수･제거 대책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는 과거 감축 추세와 현재 정책･투자 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더욱이 부문별 주요 정책지표와 2030 NDC 목표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35 NDC의 높은 감축목표를 실현할 법제도･재정･정책수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재경, 2025; 임길환, 2025). 이처럼 목표와 정책수단 간 괴리가 지속되면서, 국가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림 3> 
				
            

            
              2030 NDC 그린리모델링 목표 대비 실적
              출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국가-광역-기초지자체 감축목표와 정책의 정합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년 평균 감축률은 42.7%로 국가 감축률(40%)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형식적으로는 국가 NDC와 광역지자체 목표가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17개 시･도의 감축량은 국가 2030 NDC 감축량보다 약 12.1백만 톤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5>.4) 부문별로는 수송 9.8백만 톤, 폐기물 8.2백만 톤, 건물 7.7백만 톤이 부족한 반면, 흡수량은 국가계획보다 7.2백만 톤 과대 산정되어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림 4> 
				
            

            
              2030년 NDC와 17개 시도 목표배출량 비교
              주 : 17개 시도 부문별 감축예산 비중은 ’24년~’27년 합산임출처: 환경부(2024)

            
            

            

          

          
            
            

            <그림 5> 
				
            

            
              17개 시도 부문별 감축량 및 예산 비중 비교
              주 : 17개 시도 부문별 감축예산 비중은 ’24년~’27년 합산임출처: 환경부(2024)

            
            

            

          

          이러한 불일치는 전략적 모호성의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다수 지자체가 국가 감축목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역별 산업･에너지･교통 구조, 흡수원, 인구･경제 규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지방 간 권한･재정 불균형 속에서 지자체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상징적 목표를 채택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패턴과 연결된다. 둘째, 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흡수원 등 부문별 목표가 국가 목표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계되는지, 특히 산업･전환 부문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력믹스 개선에 따른 감축량 등 지자체와 국가의 감축 책임이 모호한 영역에서 신뢰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정책수단의 구체성 측면에서도 반복된다.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법정계획 특성상 중앙정부의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며, 이는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에너지원 전기화,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기자동차 확대 등 유사한 수단이 광범위하게 제시되지만, "어느 정도의 감축을 언제까지, 어떤 수단 조합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하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의 감축목표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유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이행계획과 정책경로 측면에서 신뢰성이 취약하다.

          FGI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자들은 “감축수단이 목표와 형식적으로는 정합성을 갖추지만, 획일적인 목표 설정과 일률적인 수단 적용 속에서 수단의 정합성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계획은 목표를 맞추기 위한 사업 목록에 가깝고 지역 간 정책 수단의 차별성이 부족해 실제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인식이 우세했다. 이는 브룬손이 지적한 ‘행동(action)이 따르지 않는 담론(talk)’ 구조(Brunsson, 1989), 즉 높은 목표와 선언이 실제 정책･투자와 분리되는 현상과 유사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괴리는 배출 구조와 예산 배분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지자체의 감축 의지는 관련 예산 규모와 구성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건물은 지자체 기본계획상 배출 비중이 가장 큰 부문임에도 예산 비중은 10%에 불과한 반면, 수송부문 국비는 2024년 41%에서 2028년 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2024).5) 이는 친환경차 보급 등 국비 보조사업이 수송 분야에 편중된 결과로, 광역･기초 수준에서 설정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실제 예산 배분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를 보여준다. 목표와 계획은 모든 부문의 감축을 포괄하지만, 재정 수단은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감축 우선순위가 높은 건물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실행격차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기본계획과 광역지자체의 재정 소요 간 정합성도 부족하다. 17개 광역지자체의 2024년~2028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총예산은 약 181조 원으로 이 중 국비가 35%(62조 원)를 차지하지만, 여기에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산업･전환･CCUS･해외감축 관련 지출이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2023~2027년 감축부문 예산은 약 54.7조 원에 그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가 설정한 감축경로와 수단, 광역지자체의 이행 재정구조가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1>.

          
            <표 1> 
				
            

            
              국가와 17개 시도 탄소중립 예산 비교
            
            

          

          
            
              
                	구분
                	국가
                	17개 시도
                	비고
              

            
            
              	대상기간
              	2023년~2027년
              	2024년~2028년
              	시점의 차이 존재
            

            
              	감축예산
              	54.7조원
              	181.3조원
              	시도는 국비 34%, 지방지 25%, 민간 및
            

            
              	국비 소요액
              	재원조달 정보 부재
              	62.0조원
              	-
            

            
              	포함 범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CCUS,
              	산업, 전환, CCUS 등 제외
              	-
            

          

          

          국가–광역 수준에서 드러난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광역–기초 관계에서도 반복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용인(26%), 고양(35%), 김포(39%), 구리(35%), 양평(29%)은 40%보다 낮은 감축률을 제시하는 반면, 동두천(62%), 가평(60%)은 훨씬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 시･군이 40% 감축을 그대로 수용해 전체 평균 감축률은 40.84%로 경기도 목표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부문별 감축량 및 배출 전망을 보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6>. 수송･농축산 부문에서는 경기도 감축량이 시･군 합계보다 많지만, 건물･폐기물 부문에서는 시･군 합계 감축량이 경기도 전체 감축량을 상회하는 등 불일치가 확인된다. 더욱이 경기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31개 시･군 합계 전망은 2018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감축량(2030년 전망 배출량 - 목표 배출량) 기준으로 경기도는 36,662천 톤을 줄여야 하지만 31개 시･군 감축량 합계는 28,842천 톤에 그쳐 약 7,820천 톤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광역–기초를 관통하는 목표･수단･재정의 정합성 부족이 정책 수준의 신뢰격차로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경기도와 31개 시･군 2030년 부문별 감축량 비교
            
            

            

          

        

        
          2) 실행역량
          (1) 재정적 제약

          FGI에서는 지역주도 탄소중립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제약 요인으로 재정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감축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지만, 지자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중앙정부 지원도 공모･단년도 사업 중심이어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광역지자체 기본계획 이행평가에서도 감축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예산 미확보로 인해 계획된 사업이 지연･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경기도, 2025), FGI에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일수록 필수 감축사업조차 국비 매칭의 어려움으로 계획 단계에서 중단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필수적이며, 재정지원이 중요하다. 감축 사업들 중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되어서 감축목표 달성을 못하거나, 계획에 맞춰 추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목표를 세웠으면 국가에서 탄소중립 사업에 예산을 마련, 확보해 주고, 밀어줘야지만 계획에 맞춰 목표에 맞게 추진될 것이다(연구원A･D･J, 센터G, 공무원A･B･G･F).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감축 부문 예산과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시한 2024~2028년 이행 재원 규모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재정계획 간 불일치는 지자체가 설정한 감축목표를 실제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의 구조적 한계로 이어지며, 지방정부의 실행역량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정치･행정적 제약 : 리더십과 정책 신호의 불안정성

          정치･행정적 제약은 크게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내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정책 의지가 탄소중립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탄소중립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지 않아 기본계획이 형식적･선언적 문서로 머무르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전담 조직 신설, 예산 증액, 부서 간 협업 구조 구축보다는 개별 사업 단위의 단기성과 중심 집행으로 흘러, 중장기 감축경로 설계와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할 행정적 기반이 취약해진다(Gudde et al., 2021).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 신호 약화와 일관성 부족이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FGI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여러 제도와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실제 인프라･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예산･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가 지자체 행정의 우선순위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에너지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방정부의 중장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방정부가 야심찬 감축목표를 수립하더라도, 향후 지원 규모와 재정･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장기 투자나 인력 확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지방 간 정책수준의 신뢰격차가 지방 행정조직의 정책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 탄소중립 계획을 단기 정치 주기에 종속시키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진다(Di Gregorio et al., 2019; Nolden et al., 2024).

          
            지역주도의 전제 조건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이 가능해야 하고, 예산,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연구원I).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상위법이 없을 때는 권고만으로 실행이 어렵다(센터D).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주고, 제도가 맞물려서 나가야 할 것 같다(공무원G). 탄소중립 정책수단은 명확하고, 수단이 다 똑같고, 큰 차이 없고, 다른 정책과 연계가 어렵다. 지역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중앙이 소개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연구원J).
          

          
            중앙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되는 개발사업을 지자체에 몰아 넣고 있다. 각 부처 간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해 보인다(시민단체C). 정책의 일관성, 정권 변화 등이 제약 요인이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연구원K).
          

          (3) 제도적 제약: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제도적 제약은 권한과 자율성 부족, 획일적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구조 부재로 요약된다.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감축목표 수립 의무를 부담하지만, 목표 수준과 감축 수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FGI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동일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산업구조･인구･흡수원･경제 여건이 크게 다른 지자체들이 유사한 감축률과 수단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차별화는 미흡하다.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 문제도 쟁점 중 하나이다. 현재 지자체 기본계획은 건물･수송･폐기물･농축산 등 비산업 부문 중심의 ‘관리권한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 배출량에서 산업･전환 부문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계획 범위와 실제 배출 구조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에 중요한 전환 전략은 계획 범위 밖에 머물게 되어 계획이 지역 현안과 분리된 형식적 문서에 그칠 위험이 있다. 그 결과 FGI에서는 “산업･전환을 빼고 나머지 부문에서 감축하는 것에 대한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 “관리권한 배출량이 적은 지역에서 얼마 안 되는 부문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규제･정책 권한 측면에서도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제, 지역 에너지계획, 개발사업 기후 기준 등 핵심 수단이 중앙정부 소관인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규제･계획 수단을 독자적으로 설계･집행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총량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자체가 자체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상위법과의 충돌, 법적 근거 부족, 시장･주민 저항 등 중앙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제도화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비대칭 구조는 지자체가 감축목표 설정･평가 책임을 지면서도 온실가스 총량 관리와 핵심 수단, 재정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목표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간극을 확대하고 실행역량을 약화시킨다. FGI에서도 “지자체 규제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가 기본 틀과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추진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필요하다(연구원D, 센터G). 지방정부가 권한을 받더라도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보완 모델 제시, 기술 지원, 법적 근거 제공 등의 검토 및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공무원C･D).
          

          
            관리권한 배출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얼마 안 되는 부문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연구원E･D, 공무원E). 지역의 특화사업을 육성, 모델화하여 지역주도를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연구원H, 센터A･F･G, 시민단체C). 지역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탄소중립과 지역의 탄소중립은 다르다. 탄소중립은 중요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역 특성 및 여건 반영이 부족하다(연구원D, 공무원D).
          

          (4) 인력･조직 역량: 탄소중립 행정 인프라 부재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다수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소수 환경부서 인력에게 집중되고, 에너지･교통･도시계획･산업 부서의 참여가 낮아 부서 간 협업 구조가 취약하다. 특히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는 소수 인력이 기후･환경･에너지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해 중장기 감축 전략을 기획･조정할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FGI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이해 및 실천이 가능한데, 지역에서 전문가 영입이 어렵고, 확보된 인력도 업무량이 방대하다”, “작은 시군으로 갈수록 행정역량이 더 부족하다. 각 부서가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환경부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전환적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문인력 부족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 잠재력 분석, 사업 발굴･평가, 재정･민간투자 연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상당수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보급사업에 의존해 기존 사업을 유지･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지역 맞춤형 감축수단이나 혁신적 정책을 설계･실행할 역량은 부족하다. FGI에서도 순환보직 관행과 협업 구조 부재는 전문성의 축적과 정책 일관성을 어렵게 만들고,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고유의 감축사업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조직 내부의 관심과 동기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력･조직 역량의 제약은 일부 재정･제도･정책수단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설계･운영･조정할 행정 인프라의 부재를 야기하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단계에 머무르게 하고 중앙･지역･지방정부 간 이행 격차를 심화시킨다.

          
            공무원의 보직이 바뀌면서 행정역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작은 시군구로 갈수록 행정은 더 부족하다. 탄소중립 정책,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인식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보조금 사업만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맞게 행정조직 변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연구원F･K, 시민단체D).
          

        

        
          3) 거버넌스 구조
          (1) 수직적 거버넌스

          수직적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지자체에 자율적인 감축목표 수립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국가 목표와의 정합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법･제도상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반영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NDC를 준용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국가–지역 간 목표 정합성을 협의･조정하는 체계가 없고, 국가 NDC 달성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가 목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감축 잠재력, 재정･조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국가–광역–기초 간 목표가 형식적 정합성만을 보이는 구조가 형성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소통 역시 실질적인 양방향 구조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광역–기초 관계에서도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계획을 조정･검토할 공식 권한이 없고 국가 NDC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감축 책임과 역할 배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목표 간 상충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조정할 국가–광역–기초 간 정기 협의 절차와 메커니즘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된 감축목표와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기 어렵고, 국가–지역 간 형식적 정합성이 실행역량 제약과 맞물려 곧바로 실행격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 체계가 모호하고, 양방향 소통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중앙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을 높일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광역,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 목표나 정책 방향 가이드라인 설정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연구원O, 공무원B･C).
          

          (2) 수평적 거버넌스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의 취약성 역시 실행격차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부서 간 협력 부족과 민관 파트너십 부재를 통해 나타난다. 탄소중립은 에너지･건물･수송･산업･도시계획･농축산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이슈이지만, 다수 지자체에서 환경부서가 정책을 주도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에너지･산업･교통･건물 부서는 협력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FGI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명확히 배분되지 않아 환경부서에 부담이 집중되고, 개발･사업 부서 등은 탄소중립 이행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전체가 탄소중립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하는 감축사업은 적고, 타 부서 감축사업은 많다. 지역주도 탄소중립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심이 높아야 하는데, 탄소중립에 관심있는 곳이 환경 부서로 한정되면서 타 부서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힘들었다. 환경 부서 외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연구원M, 센터A･B, 공무원C･D).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계는 부서 간 협력 부족을 넘어, 중간지원조직 인프라와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까지 포함한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지원, 인벤토리 구축, 교육･홍보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역량은 부족하다. FGI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차원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가 언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반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행정과 민간을 연결하는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행정업무가 센터로 미뤄지고, 필수 업무가 과도하여 구성원이 갖는 스트레스, 불만 등이 커지고 있고, 쉽게 이직하게 된다. 센터의 중요 업무인 지역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개발 노력, 정책 이행 수행, 참여, 거버넌스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연구원D･E･F･G･L･N･M･O･P, 센터 B･G, 공무원 A･C･E･F･G). 
          

          한편, 탄소중립 정책 실행을 위해 주민･산업계･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계획수립 과정의 주민 참여는 설명회･공청회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고, 협력적 실행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참여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산업구조 전환, 석탄발전소 폐쇄, 건물에너지 기준 강화, 자동차 규제 강화처럼 사회･경제적 비용이 큰 정책을 도입할 경우, 갈등으로 인해 실행이 지연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수직･수평 거버넌스의 취약성은 정책수준의 높은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행 단계에서 목표가 축소･후퇴하는 고착된 경향을 낳는다.

          
            이행은 결국 행정과 민간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나, 탄소중립 확산이 더 필요하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감축 사업은 한정되어 있다(센터B). 또한, 민간 활동은 기본계획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민간 거버넌스 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없었고,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센터A). 민간 부문은 접근 자체가 어렵고, 센터만으로는 어렵다(센터D). 기업과의 거버넌스 구축 고민이 필요하다(센터C, 연구원P).
          

        

      

      
        2. 정책적 시사점
        지역주도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과 실행 사이의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하에서 목표–권한과 자원–거버넌스의 불일치가 중첩되며 신뢰격차와 실행격차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주도 탄소중립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이행으로 전환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와 권한･책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신뢰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관리권한 배출량 체계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감축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계획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배출량 관리 권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물 간접배출, 재생에너지 발전 등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NDC와 지자체 목표의 정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감축목표의 할당 또는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물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주요 감축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여 목표의 구속력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신뢰격차와 실행격차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무공해차 등 NDC 달성에 있어 지자체의 기여도가 높은 핵심 지표를 국가–지방 공동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계획수립･이행점검･예산 조정 등 환류 전 과정에 적용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자율적 규제 권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지표 설정을 넘어 정책 실행, 책임, 평가, 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중앙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비일관성이 지역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후퇴가 반복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환적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의 실행 의지와 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NDC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지역주도 탄소중립 실현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행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인력･전문성의 한계와 중앙집중적인 권한 구조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선언된 목표를 구체적인 감축 사업과 투자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보조금 및 단년도 공모 방식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는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과 중장기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탄소중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기존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 기후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조직･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전담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행정지원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역할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고해상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의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실효성 확보는 재생에너지, 건물, 수송 등 주요 감축부문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 설계 역량 및 재정적 기반 확충과 중앙정부의 법･제도･기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 역량 격차를 고려할 때 권한 이양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탄소중립 규제 및 분권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 이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가-광역-기초 계획체계를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다층적 거버넌스로 전환하여 수직적･수평적 차원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는 정책 기획과 지원 기능에 집중하고, 기후 관련 조직･인력･예산･권한을 단계적으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여 실행 주체로서의 지방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계획을 조정･통합하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목표 정합성과 실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계획수립 및 변경, 이행점검 보고서 심의에 국한된 형식적 역할이 아니라 계획 실행 전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재원 배분, 성과 점검 및 개선 등 실질적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계획수립부터 이행, 모니터링･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환경부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에너지･교통･도시계획 등 부서가 감축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탄소중립 이행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서별 감축 성과를 예산 배분과 인사에 연계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감축 책임을 실질적 권한 및 인센티브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행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역 단위 탄소중립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개별 지자체의 자원･역량 한계를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이나 수송 인프라 전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도 탄소중립이 여전히 '제도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에도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을 신뢰격차와 실행격차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격차가 국가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으로도 전이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목표 선언과 실제 이행 사이에 어떠한 격차를 보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층적 기후거버넌스 관점에서 정책수준–실행역량–거버넌스 구조의 분석틀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광역-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수직적 정합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재정과 지자체 감축 책임 사이의 비대칭성이 신뢰격차와 실행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지자체 정책수준은 지역 특성과 감축 잠재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가 목표를 획일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재정의 제약, 정책수단과 권한의 한계, 조직 역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목표와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수단–책임의 괴리는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 간 목표 차이를 심화시키고, 감축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 귀속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국가–지방 간 목표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부서 간 협력 부족, 민･관 파트너십 미흡 등 거버넌스 구조상의 한계는 정책수준의 신뢰격차를 실행격차로 전환시키는 핵심 매개 변수로 작동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신뢰격차-실행격차 개념을 한국의 지역 탄소중립 정책에 적용하여, 국가 수준의 신뢰격차가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자체 실행격차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수준-실행역량-거버넌스 구조의 통합 분석틀을 적용하여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행격차가 단순히 지자체의 역량 부족만이 아니라 중앙-지방 간 권한･자원의 불균형과 지역의 재정･조직･제도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임을 규명하였다. 셋째, FGI를 통해 실무자와 전문가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도 탄소중립 정책의 제약 요인과 개선 방향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직후 시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제 감축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실행격차 발생 가능성과 구조적 제약 요인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 지역과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한 FGI에 기반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량 분석 역시 국가와 지자체 기본계획의 감축목표를 단순 비교하는 데 그쳐 지역별 배출 구조와 감축 잠재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축 성과와 실행격차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는 산업구조, 에너지 소비 패턴, 재생에너지 잠재력 등에서 상이한 여건을 갖고 있는 만큼, 시도별 격차 발생의 원인과 현황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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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2020년 6월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였으며, 7월에는 80개 광역･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하였다. 2021년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행사에서는 243개 모든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지역주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기존 중앙 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 상향식 탄소중립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인력 등 이행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환경부 보도자료(2025. 8. 20).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6억 9,158만톤”.
      

      
        4)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국가 전환부문 배출량을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구분한 자료를 활용하고, 건물, 수송부문 간접배출량의 감축량은 전환부문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5) 부문별로는 수송부문이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이어 기후대응 기반 23%, 기타 13%, 흡수원 10%, 건물 10%, 폐기물 4%, 농업･생산 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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